
2025. 12. 국회연구조정협의회Ⅰ공동연구

민보경, 장채윤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I. 총론

인
구
위
기
와 

축
소
사
회 

대
응 

I

2
0
2
5
·
1
2





2025. 12. 국회연구조정협의회Ⅰ공동연구

민보경, 장채윤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I. 총론



연 구 진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

장채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



서    문

대한민국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만큼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인구감소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

입니다. 2025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2070년이면 생산연령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 산업, 지역, 복지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복합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현장 인력의 고령화는 산업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소멸 문제는 이제 특정 지역만의 위기가 

아닌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인구유출로 시작된 지역 쇠퇴는 소비 감소, 

돌봄･교육･의료 인프라 붕괴, 일자리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의료비 급증, 돌봄 수요 폭발, 노인 빈곤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

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세대 간 부양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는 양적 성장 중심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제도와 정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인구감소를 일시적 위기가 아닌 지속적인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축소사회’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구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사회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회는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공동연구를 수행

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들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전환의 의미,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인구감소지역의 지방행정･재정

체제 개편, 1인 가구 증가 대응방안 등을 다각도로 연구했습니다.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인구위기는 특정 부처나 지역, 세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입니다. 국회는 인구구조 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입법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국가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국회의장 우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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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구구조 변화와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

 2020년, 대한민국은 ‘인구 데드 크로스’를 경험하며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했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위기 직면

∙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5년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 인구증가시대에 설계된 현재의 사회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특히 기존의 양적 성장 중심 패러다임은 현재의 인구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단순히 출생아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저출생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축소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할 시점

- 인구위기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 사회보장 재정 악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기존의 양적 성장 중심 패러다임으로는 이러한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축소사회 담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축소사회는 인구감소를 극복 대상이 아닌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개념

-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국회소속기관인 미래연구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은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주제로 공동연구 

추진

-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2  대한민국 인구위기 현황

 인구감소･고령화의 동시 가속화, 사회 인프라 전반의 위기 발생

∙ 저출생 고착화와 기대수명 증가에서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

- 저출생: 1970년 합계출산율 4.53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급감

-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83.6세, OECD 상위권)와 결합해 인구피라미드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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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격차: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 고령화 심화

- 노동시장 위기: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노동력 고령화, 산업별 

인력 소멸(농림어업 고령 종사자 71.9%)

- 산업 위기: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고령화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 

혁신 인력 고갈, 청년 인구 급감

- 안보 위기: 20대 남성 감소(2025년 323만명 → 2072년 142만 명)로 징병제 유지 

불가

- 복지 위기: 노년부양비 급증(2024년 27.4명 → 2072년 104.2명), 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 돌봄 공백: 1인가구 급증(2023년 전체 가구의 35.5%, 783만 가구), 1인가구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율 증가(2023년 전체 1인가구의 51.5% → 2072년 77.1%), 

고령층 중심의 돌봄 사각지대 심화

3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위협이 아닌,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의 계기로 인식하는 

‘축소사회’ 담론 제시

∙ 축소사회의 개념과 의의: 인구감소 시대를 뉴노멀로 인정, 양적 팽창 대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 인구감소를 경험한 사회가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는 극히 어려우며,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는 축소된 인구규모, 줄어드는 도시, 감소하는 경제규모로 특징지어짐.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하지만 이에 따른 부담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아 불평등이 심화되므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Alan Mallach, 2024)

- 축소도시를 살펴보기 위해 독일 라이프치히(폐건물 재활용, 녹지화 정책), 일본 

도야마(주거･상업･복지시설을 집약한 압축도시(compact city) 전략) 등 해외사례 

검토

-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양적 성장 중심정책(산업단지 확충, 인구 유지)에서 질적 

발전 중심(복지 효율화, 지역 회복력 강화)으로의 전환 필요

- 사회철학적 의의: 인구감소를 불가피한 시대 조건으로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재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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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축소사회로의 이행: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

∙ 미래 정책 방향 제언

- 성장에서 복원력 중심으로의 전환

- 한정된 자원의 분배 최적화를 통해 ‘작지만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 지역 단위 거버넌스 강화 및 인프라 구축

∙ 국회 공동연구 체계를 통한 축소사회 아젠다 추진

- 국회 공동연구로서의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연구시리즈 추진

-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 연구 수행 및 보고서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 발간

- 국회미래연구원은 ‘1인가구 증가 대응 방안’ 보고서 발간

- 국회도서관은 ‘글로벌 인구변화와 인구이동’ 팩트북(Fact Book) 발간

∙ 인구축소 시대, 국가 운영의 핵심과제 및 정책 방향 모색

-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의 신화’를 넘어 ‘질적 지속가능성’을 국가 

운영의 중심 가치로 삼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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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서론: 인구구조 변화와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인구위기 ∙ 3

제1절 대한민국의 인구위기

1. ‘인구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지속적인 성장과 팽창을 전제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온 대한민국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그 핵심 원인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이다.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사상 초유의 현상, 이른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였다. 

2020년 출생아 수는 약 27만 2천여 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30만 명 이하를 기

록한 반면, 같은 해 사망자 수는 30만 5천여 명에 달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 총 인구는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약 2만여 명이 감소하는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된 인구 증가 시대의 공식적인 종결을 의미하

며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즉, 과거 산업화 시기 국가발전의 핵

심 동력이었던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1)’로 전환된 것이다(Yeh & Ni, 2024). 대한민국에 있어서 인구라는 변수는 더 

이상 성장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지 않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현 인구 상황에 대해서 ‘인구위기(Demographic Crisis)’로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 위기란 기존의 대응 방식이나 제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인구위

기는 초저출산(Ultra-Low Fertility;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상태)에서 비롯한다. 

2001년 이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1.3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특

히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최초로 1.0명 이하를 기록하였

으며 2024년까지 전반적으로 급감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23년에는 합계출산율 0.72

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가 인구의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간

주되는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세계사적으로도 전쟁･재난 등과 같은 

사건 없이 평시 상태에서 도달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다. 1970년 대한민국의 합

계출산율이 4.53명이었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합계출산율 수준은 전례 없는 극

단적 감소의 결과다.

1) 오너스(Onus)는 부채를 의미하며, 인구 오너스는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며 국가 성장이 지체되거나 하락

하는 현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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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급락과 함께 고령화의 가속화 또한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

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

구는 지속 증가 중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에서 2019년 15%를 넘어섰으며, 2024

년 12월 23일 기준 20.00%에 달했다. 고령인구는 2008년 494만명에서 2024년 천만

명을 넘어 16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이에 따라 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세대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노년

부양비2)는 29.3명이고 이는 2000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의 인구추세

가 지속될 경우 노년부양비는 2070년대부터 1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생산연령인구보다 고령인구 수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안정적 인구구조를 의미하는 피

라미드형 인구분포는 과거의 유산이 되었다. 이제는 고령층 비중이 크고 유소년층 비

중이 작은 역피라미드형 인구분포로의 이행이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의 인구위기 양상

은 사회 전반의 많은 충격과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2. 인구위기가 불러일으킬 충격과 변화

대한민국의 인구위기는 미래의 잠재력, 현재의 역량, 과거의 부양이라는 세 가지 차

원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 번째, 사회의 미래 잠재력 약화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저출생은 학령인구의 급감을 수반하며, 이는 미래 성장동력의 약화를 암시한다. 이미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전국 수백 개의 학교가 통폐합을 겪었으며, 이는 농어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미래 인력의 감소는 혁신 동력의 약화 또한 암시한다. 향후 대

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제공할 혁신인력의 모수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미래 사회 전반의 

생산성 둔화가 우려된다.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청년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방자원 

유지와 국가안보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 제기된다.

두 번째, 인구위기는 현재의 국가 역량을 위축시킨다. 경제활동의 중심인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 중이며 그 감소 폭은 확대 중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며, 일부 산업은 이미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 수

급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

인이다. 또한 생산연령인구가 소비의 주요 주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생산연령인

구의 감소는 내수 시장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생산과 소

비 모든 측면의 축소를 뜻하며 장기적 경기침체의 위협을 가시화한다.

세 번째, 인구위기는 과거 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가중시킨다. 노년부양비의 증가

2)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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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연

령인구의 감소는 세입 기반의 약화를 의미하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부양 대상의 확대

를 뜻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진다

(Razin et al., 2002).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예상이 점점 앞당겨지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하며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

이 대표적 예시다. 이는 미래 복지수준의 후퇴 혹은 복지 기회 및 부담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인구위기는 저출산-고령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만든 현상이

다. 전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관찰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그 정도와 

속도가 전례 없는 수준이기에 인구위기라는 국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대한민국 인구위

기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의 과거 선택과 방향성이 누적된 결과다. 인구위기가 가져올 

충격의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 구조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성장 위

주 정책 패러다임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국가 발전 전략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

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축소사회’ 담론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

을 모색하고, 인구위기 시대에 ‘양적 성장의 신화’를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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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축소사회와 패러다임 전환

1. ‘축소사회’라는 담론과 그 의의

대한민국의 인구위기는 기존의 정책적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새

로운 분석 틀과 방향성의 정립이 시급함을 뜻한다. 단순한 위기 인지를 넘어, 위기 봉

착 후의 사회를 어떠한 원칙과 철학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한 상태다.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 담론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한다. 축

소사회 담론은 인구 감소를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예외적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보편적 조건, 즉 ‘뉴노멀(New Normal)’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출발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 구조상 ‘성장사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팽

창 시대는 저물고, 인구 감소 혹은 정체를 전제로 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새로

운 시대, 즉 축소사회의 시대에서는 지역 공동화, 세대갈등 심화, 소비 및 투자 위축 등 

다양한 양상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축소사회 담론은 1980년대 이후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관찰된 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 재편으로부터 시작되었다(Rink & Kabisch, 2009). 독일은 통일 과정에

서 동독 지역의 급격한 산업 붕괴와 인구 유출을 경험하였고, 이를 목격한 선진국들은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한 양적 성장에 대하여 재고를 시작하였다(Oswalt, 2008). 이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으며, 급속한 축소사회로의 이행을 경

험한 일본에서 ‘인구감소사회’라는 명칭 아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동시에 

일부 선진국들도 도시 단위에서 ‘축소도시(Shrinking Cities)’ 현상을 경험하며, 인구 

유출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계획･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실

제 적용된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라이프치히 시와 일본의 도야마 시를 들 수 있다. 라

이프치히 시는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한 폐건물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과 녹지를 조성

하는 도시 재자연화 사업을 시행하였다. 도야마 시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주거･상업･복지 시설을 집약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정책을 수행하였다. 즉, 

인구 규모 회복 대신에 축소된 규모에 대응하여 사회 전반을 재설계한 사례들이다.

이처럼 축소사회 담론은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당연시하지 않고,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여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전환적 논의라고 정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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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규범들을 이제는 인구 감소를 전제로 재설계하는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축소사회 담론의 내용이자 의의다.

2. 축소사회로 바라본 대한민국

축소사회 담론은 인구위기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

당 논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인

구위기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저출산 해소뿐만이 아니라, 축소사회에의 적응이라는 ‘완

화-적응 투 트랙’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은 성장에 대한 강력한 믿음 아래, 모든 지역의 인구를 

유지･성장해나가며 경제규모를 양적 팽창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 기업 유치, 신

도시 개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설치 등은 기존 성장 패러다임의 산물이다. 그러나 전

국적･구조적 인구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해당 정책들은 효율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

다. ‘양적 성장의 회복’이라는 기존의 목표는 인구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실현이 어렵

거나 그 실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소사회를 전제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우리 사회에 내재

된 양적 팽창 중심의 사고방식 전환이다. 팽창사회적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 목표를 ‘양

적 성장(Quantitative Growth)’의 회복 대신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여 ‘질적 발전

(Qualitative Development)’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회 소속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은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 중 본 보고서는 각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시리즈의 총론 

보고서에 해당하며, 축소사회 담론을 통해 대한민국 인구위기 대응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

조 변화와 그에 따른 위기 현상을 진단하고, 축소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구위기의 현황과 그로 인한 사

회 인프라의 위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축소사회의 개념과 의의, 그리

고 그와 관련된 주요 사례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종합

하여 ‘양적 성장이라는 신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과제로서 수행되는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

응’ 보고서 시리즈의 전체 구성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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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1. 초저출생 시대의 도래와 구조적 고착화

대한민국은 인구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며 초저출생 시대로 진입하였다. 초저출생

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

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상황으로 정의된다. 초저출생은 향후 인구로 인한 사회문제

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다(Stark & Kohler, 2002). 대한민국은 2001년 이후 지금

까지 초저출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1970년 기준 4.53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반세기 만에 대한민

국의 인구 재생산력이 1/6 수준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3년에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치에 이르렀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

저 수치이며, 2023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43명 대비 1/2 수준에 지나지 않는

다. 저출산이 국제적 현상이지만, 동기간 OECD 대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하락은 

그 속도 또한 급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4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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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대한민국 포함 OECD 주요회원국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23년

자료: OECD,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합계출산율 하락 추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출산장려 정책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크게 반등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출생아 수는 지속 감소하였다. 이는 초저출생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됨을 드러낸다. 결국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데드 크로스’ 현

상이 확인되었으며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3  대한민국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추이: 1970-2024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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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대한민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0년 단위 추이

(단위: 명)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4년

출생아 수

(10,000 명)
100.6 86.2 64.9 64.0 47.0 43.8 27.3 23.8

합계출산율 4.53 2.82 1.57 1.48 1.23 1.24 0.84 0.7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2020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총인구는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감소하고 있는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과 더불어, 

인구재생산 규모의 모수라고 할 수 있는 가임여성인구3) 수 또한 감소 추세에 있고, 

2039년 834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

을 경우 인구 규모는 21세기 말, 현재의 절반 수준인 약 2,68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 또한 있다. 이처럼 유례없는 수준의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급격히 축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인구감소 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림 2-4  대한민국 가임여성인구 추이 및 전망: 1993-2039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3) 가임기간인 15~49세에 해당하는 여성 인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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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신규 유입 인구의 고갈은 기대수명4) 연장과 결합하여 인구

구조의 고령화를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다. 1981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66.7

세로 OECD 최하위권이었으나, 불과 40년 후인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83.6세로 약 23세가 증가하며 OECD 최상위권에 속하게 되었다.

그림 2-5  대한민국 포함 OECD 주요 회원국 기대수명 추이: 1981-2021년

자료: OECD, 「OECD Life Expectancy」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재작성 

이처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

가하며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15-64세 인구에 해당하는 생

산연령인구는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세대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어, 생산가능인구 100

명당 65세 이상 인구인 노년부양비는 2072년 기준 104.2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2025년 기준 노년부양비 29.3명에 비해 약 4.5배가 증가한 수치다. 또한 

OECD 평균과 비교하여도 대한민국의 노년부양비 증가폭은 굉장히 큰 수준이다. 

2022년부터 2056년까지 OECD 평균 노년부양비 증가폭은 15.8명에 불과하나, 동기

간 대한민국 평균 노년부양비 증가폭은 59.3명으로 예상된다.

4) 해당 시점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해당 시점에 태어난 출생아가 향후 몇 세까지 살 것인지를 의미한다. 

즉, 수명의 연장이라는 관점에서 기대수명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평균수명을 대체하는 용어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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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추이: 2000, 2020, 2040년

2000년 2020년 2040년

주) 2040년 인구추계 중위값

자료: 통계청, 통계지리서비스(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

그림 2-7  대한민국 포함 OECD 주요 회원국 노년부양비 증가 예측 추이: 2022-2056년

자료: OECD, 「OECD Pension at Glance」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15세 미만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를 살펴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은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 대한민국의 노령화

지수는 2024년 기준 181.2, 2040년에는 442.2, 2072년에는 726.8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가 극심함과 동시에 고령화

가 더욱 심화될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과거 유소년층 인구가 많고 고령층 인구가 적었던 전통적 피라미드형 분

포는 대한민국 인구구조에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에 고령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두터운 역피라미드형 인구분포로 재편될 것이다. 이처럼 극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사회 인프라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제2절에서는 이러한 인구위

기로 촉발될 사회 인프라 전반의 위기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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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대한민국 노령화지수 예측 추이: 1960-2072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그림 2-9  대한민국 인구비중 구조 예측 추이: 1960-2072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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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 간 격차 심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

다.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으로 인해 저출생･고령화의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

고 있다. 특히, 청년유출이 심각한 비수도권의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에서 이와 같은 인

구구조 변화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시군구 단위 고령층(65세 이상) 비율을 살펴보면,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지역 간 격

차가 뚜렷하다. 경기도 화성시는 10.9%로 가장 낮은 고령층 비율을 보인 반면, 경상북

도 의성군은 47.5%로 가장 높아 약 4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에서도 지역 간 현저한 격차가 확인되었

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

로, 지역별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92.1로 가장 높은 노

년부양비를 보여줬으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약 92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경기도 화성시는 13.2로 가장 낮았다. 이는 활발한 젊은 인구 유

입과 산업 발달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양 부담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2-10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 2024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년)」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총 론

18 ∙ 대한민국 국회

그림 2-11  시군구 노년부양비: 2023년

주: 노년부양비= (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 ×1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3년)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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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와

미래사회 위기

1. 노동의 위기: 공급 절벽과 미스매치

제1절에서 분석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 인구통계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는

다. 이는 국가의 운영을 뒷받침해 온 핵심 사회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에 구조적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인구는 국가 구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노동과 시장, 안보와 복지 

제도의 근간이다. 인구구조의 붕괴는 사회 핵심 시스템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제

2절에서는 인구위기가 어떠한 위기 양상을 낳을 것인지 분석한다.

우선 인구구조의 붕괴는 노동시장에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는 단순 노동력 감소를 넘어, 노동시장 내 양적･질적 위협을 가할 것이다. 양

적인 관점에서는, 노동공급 절벽이 발생할 것이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내 미

스매치(Mismatch)5)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1절에서 언급한, 15-64세 인구를 의미하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총노동 투입량

을 제약하는 가장 근본적 요인이다. 지속 증가하던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약 3,680

만 명을 기록하며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2024년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약 3,633만 

명으로 2015년 3,671만 명 대비 10여 년간 약 40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총인구수의 감소와 인구구조 내 연령 분포의 불균형에 따라 더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5) 노동시장 내 수요(구인자)와 공급(구직자) 간 요구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수급 불균형 현상을 의미한다. 원인으론 임

금 및 근로조건의 불일치, 산업구조 변화, 요구기술-보유기술 간 불일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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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대한민국 연령별 인구구조: 2024-2072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실질적인 노동공급량을 예상가능하게 하는 지표인 경제활동인구6)를 세부적으로 확

인할 경우, 노동공급 절벽이 발생한다는 예측은 더욱 명확해진다. 감소세에 접어든 생

산연령인구와는 달리, 경제활동인구는 동 기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 수는 약 2,940만 명으로 2000년 2,215만 명 대비 725만 명 

증가한 수치이며 2012년 2,578만 명 대비로도 362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

활동인구의 증가추세는 60세 이상의 고령 경제활동인구가 견인한 것이다. 경제활동인

구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00-2024년간 20-39세 경제활동인구는 뚜렷한 증가세

를 보이지 않으나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급증 추세에 있다. 2024년 60세 이상 경

제활동인구는 약 669만 명으로 2000년 199만 명 대비 470만 명이 증가하였다. 동 기

간 20대 경제활동인구가 약 102만 명, 30대 경제활동인구가 약 78만 명 감소한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는 이미 발생한 현상이라 평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특별한 반전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공급 절벽이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

6) 생산연령인구 중 실제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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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추이: 2000-2032년

주: 2024년 이후는 추계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그림 2-14  대한민국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2000-2024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이러한 양적 위기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소멸 현상으로 발현된다. 특히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심한 농･임･어업이나 건설업 분야 등에서 해당 위기를 관찰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산업 전반에 10-20대 신규 노동공급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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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산업 분야들은 이중 위기에 고착한 상태다. 기존 인력

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신규 인력의 유입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처한 것이다. 

농림어업은 10-20대 신규 취업자 비율이 산업종사자 중 2%에 지나지 않으며, 건설업 

또한 7%에 불과하다.

그림 2-15  대한민국 산업별 15-29세 첫 취업자 비율: 2014-2024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55-79세 고령 종사자 비율 또한 농･임･어업 및 건설업과 같은 특정 분야가 타 산업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 산업 중 55-79세 종사자가 32.6%인 것에 비해, 농･

임･어업은 71.9%로 39.3%p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 건설업 또한 39.1%의 수치를 기

록하며 55-79세 종사자가 많은 산업 분야임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서비스업 관련 산

업들의 고령 종사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65-79세 종사자 비율 확인 시, 특히 농･임･어업 분야가 처한 상황이 심각함이 더 잘 

드러난다. 농･임･어업 산업 종사자 중 65-79세의 고령 노동자는 64.6%에 달한다. 즉, 

산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노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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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대한민국 산업별 55-79세 종사자 비율: 2024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그림 2-17  대한민국 산업별 65-79세 종사자 비율: 2024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농･임･어업, 건설업과 같은 산업 분야는 만성적인 구인난을 넘어 존립 자체의 위기

에 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약화만이 문제

가 아니라 해당 산업들의 특성상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의 단절을 야

기할 수 있다. 덧붙여 서비스 분야의 고령화 또한 주목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 내 돌봄 



총 론

24 ∙ 대한민국 국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돌봄 서비스는 미래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를 

감안하면, 해당 산업 분야의 고령화 및 그로 인한 미래 인력난 발생은 향후 돌봄 서비

스 관련 수요가 폭증할 상황과 맞물려 돌봄 인프라의 붕괴라는 사회적 재난까지 이어

질 잠재력을 내포한다.

노동공급 절벽과 더불어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노동시장 내 질적 미스매치 문제다. 

지방 사업장, 중소기업 등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반면, 청년 구직자들은 수도권의 대기

업 및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며 해당 일자리를 위해 극심한 취업 경

쟁을 치르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정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은 

구직을 단념하며 ‘니트(NEET)족7)’이 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경력 개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사회 내 계층 간 이동성을 약화

시키고 청년 세대의 좌절을 심화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의 질적 저하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18  대한민국 니트 청년(15-29세) 인구 추이: 2008-2025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주: 니트족의 정의에 따라, 미취업기간 중 ‘그냥 시간 보냄’을 답한 청년 인구에 한해 니트족으로 명칭함

인구위기에 따라 신규 노동공급은 줄어들고, 기존 노동력은 고령화를 겪음을 확인하

였다. 노동력의 고령화는 노동의 질적 변화를 낳는다. 평균 근로자 연령의 상승은 전체 

노동시장의 생산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Bloom et al.(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고

7)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니트족은 일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아무 행위를 하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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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는 노동공급의 규모를 줄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평균 생산성 또한 약화시킬 수 있

다. 또한 고령화된 종사자가 많은 기업･산업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 속도가 느리

고, 혁신 대신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그 역동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노동력의 

고령화는 자동화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면도 있지만, 기술로 대체가 어려운 서비스 부

문의 노동공급 절벽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로 인해 근로자들을 배

제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Acemoglu & Restrepo, 2017). 결국 인구위기로 

인한 노동의 위기는 단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에서, ‘필요한 곳에는 일할 사람

이 없고, 일하는 사람은 점점 늙어가며 도태되고, 청년은 새로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

는’ 다층적인 구조적 모순으로 심화되고 있다.

2. 산업의 위기: 내수시장 축소와 미래 혁신 동력의 약화

인구위기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성장 기반을 침식시킴으로써 산업의 위기를 

유발한다. 가장 가시적인 위협은 소비 주체의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의 구조적 축소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 내수 소비 비중이 2023년 기준 49%로, OECD 회원국 중 하위

권에 머무를 정도로 내수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은 아닌 국가다(대한상공회의

소, 2025.4.24.)8). 또한 현재도 내수시장의 규모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인구위기로 

인하여 내수시장이 더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대한민국 산업에 있어서 존폐론적 위기

감을 전한다. 총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없애는, 거시적 제약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자동차, 가전제품 등과 같은 생애주기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는 상품들의 시장은 인구위기에 따른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된

다. 예를 들어, 신규 가구 형성의 주체인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주택 시장의 수요 감소

를 의미하며 이는 곧 건설업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가 소비 전반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가구주 연령별 월 평균 가

계지출 규모를 검토해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월 평균 

가계지출은 약 393만 원이었으나, 60세 이상 가구는 그보다 약 117만 원 적은 276만 

원이었으며 65세 이상 가구는 전체 평균 대비 158만 원 적은 238만 원을 기록하였다. 

고령가구가 늘수록 가계지출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

에 따라 가계지출 전반의 감소는 자명한 미래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8,437억으로 전 세계 14위에 해당하여 절대적 관점에서는 큰 

편이다. 다만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것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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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대한민국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가계지출 규모: 2024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소비 총량을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

는다. 고령화는 소비 패턴의 변형과 시장의 재편을 초래한다. 인구 내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며 소비 성향은 미래를 위한 투자나 새로운 경험을 위한 소비가 아닌, 생명 유지 

및 노후 안정을 위한 소비로 변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육･자기계발 관련 소비나, 

여행･신기술 관련 소비 대신 의료･건강관리･돌봄서비스 등 ‘실버 소비’의 비중이 증가

하게 된다.

이는 청년층 및 영유아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삼아온 산업 분야에 충격을 가할 수 있

다. 일례로, 웨딩 시장이나 사교육 시장과 같은 시장은 급격한 축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30 세대를 주 타겟으로 삼았던 패션, 뷰티,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도 핵심 소비층의 감소로 인해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과 

산업의 부침을 넘어, K-Pop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소비 시장의 재편은 지역 간 불균형 발전과 맞물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극심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소비 인프라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 사막(Food Desert)’ 현상은 농어촌 지역 내 소비 인프라

의 붕괴를 잘 보여주는 예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식료품 

판매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다. 농어촌 주민들은 기본 식료품 구매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거나, 제때 식료품을 구하지 못해 영양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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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및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한다 (조원지 외, 2024).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는 식료품 판매점 외에도 은행, 영화관, 병원 등 필수 서비스 시설이 수익성 악화를 견

디지 못하고 철수 중이다. 남은 주민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며, 이는 다시 해당 

지역의 인구, 특히 청년층의 유출을 유도한다. 남겨진 고령층은 기본적인 소비 활동조

차 어려운 소비 난민으로 전락한다. 인구위기로 촉발된 소비 시장의 재편은 국민 삶의 

질을 저하하며,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

인구위기는 공급 측면에서 산업과 관련하여 더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을 초래한다. 

인구위기는 국가 혁신 동력의 구조적 상실을 야기한다. ‘내생적 성장 이론(Endogenous 

Growth Model)’은 현대 경제성장은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의 투입만

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인적 자본의 투입을 기반으로 발생

하는 기술 발전과 혁신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Romer, 1990).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위기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인적자본의 유

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청년 인구의 급감은 기술 발전과 혁신을 해낼 

수 있는 인재 풀(Pool)의 모수 자체가 급감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

구추계에 따르면, 청년층에 해당하는 19-34세 인구는 2020년 약 1,096만 명에서 

2072년에는 약 451만 명까지 58.9%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기술 발전과 혁

신이 필요한 분야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을 뜻하며, 따라서 새로운 

지식 및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림 2-20  대한민국 청년(19-34세) 인구 수 추이: 1960-2072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주: 2025-2072년은 추정치로, 중위 추계 기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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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산업의 위기는 내수 시장의 양적 축소와 구조 급변이라는 수요 측면의 

충격과, 혁신의 원천인 청년 인재 풀의 고갈과 그로 인한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라는 

공급 측면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적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단순히 몇몇 산업

의 부침이나 경제성장의 둔화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내수 시장의 붕괴는 수출 중

심 경제의 대안을 제거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약화시킨다. 혁신 

동력의 상실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도태와 국가 위상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즉, 인

구위기에 따른 산업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3. 안보의 위기: 징병제의 붕괴와 미래전략의 공백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진 대한민국에 있어, 인구위기는 안보 인프라의 붕

괴와 직결됨으로써 국가의 존립까지 이어지는 문제다. 대한민국의 국방 체계는 지난 

70여 년간 징병제를 바탕으로 유지되었다.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상비군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례 없는 속도의 초저

출생은 이 전제를 근간부터 흔들고 있으며, 이는 국방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강제

한다.

안보의 위기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핵심 자원, 즉 20대 남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다. 병역 의무의 주 이행 대상인 20대 남성 인구는 2000년대 450만 명대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 364만 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5년에는 323만 명을 기록 중이

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20대 남성 인구는 200만 명대로 감소한 이후 

2072년에는 약 142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50만 명 수준의 상비 병력을 유

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육군 중심의 대규모 지상군을 

바탕으로 휴전선을 방어한다는 전통적 국방 전략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양적 위기에 대응하여 현역 판정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이

를 향후 더 상향할 것을 검토 중이다. 실제 대한민국의 현역 판정률은 1980년대 50% 

수준에서 2010년 91.1%를 기록한 이후 2020년대 85% 내외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그

러나 병력 부족을 이유로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현역 판정률을 높이는 것은 군 병

력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복무에 부적절한 병사의 증가로 이어져 군 내 사고 

발생확률이 커지고, 전투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20대 남성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 또

한 크다. 결국 국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병력의 양과 질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

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더 어려운 문제는, 현역 판정률의 상향 조정이 미봉책에 불

과하다는 점이다. 현역 판정률을 100%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20대 남성 인구 수와 

현행 병역 이행 기간(병 기준 18-21개월)을 고려했을 때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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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대한민국 20대(20-29세) 남성 인구 수 추이: 1960-2072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재작성

주: 2025-2072년은 추정치로, 중위 추계 기반임

어렵다. 즉,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징병제에 기반한 전통적 국방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용할 수 있는 병력 자원의 고갈은 국방 인프라 전반의 위기를 촉발한다. 위에서 논

의한 병사 수의 부족 이외에도 부사관 및 초급 장교 충원의 어려움 또한 발생한다. 병

력 자원의 감소로 인해 간부 모집단의 축소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 인상으로 인해 간부 복무의 상대적 매력은 낮아지고 있다.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간부 단기 복무의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

며, 경직된 조직 문화 및 진급 스트레스 등은 청년들이 간부 장기 복무를 피하게끔 하

는 요인이다. 최근 육군사관학교의 경쟁률 하락, 학군사관(ROTC) 후보생의 대규모 미

달 사태, 부사관 지원율의 급락은 이러한 현상을 명백히 보여준다.

군의 전문성 및 전투력은 간부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제대

의 전투를 직접 지휘하고 병사들과 가장 밀접하게 훈련하는 초급 간부의 질적 저하는 

군 전체의 전투력 약화로 직결된다. 또한, 장기 복무 간부는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운용

하고, 복잡한 현대전 전술을 이해･실행한다는 점에서 군 운용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

려했을 때, 장기 복무자의 감소는 군의 전술 이행 수준을 감퇴시킨다.

또 다른 심각한 위협은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의 기반인 예비전력의 약화이다. 대한

민국의 국방계획은 유사시 수백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여 현역 부대를 증원하고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국방부, 2022). 그러나 예비군의 모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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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를 마친 인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동원 가능한 예비군 자원의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다. 2030년 20대 남성이 270만 명 수준에서 2050년에는 

14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예측을 고려했을 때, 이에 비례하여 동원 가능한 예비

군 자원의 규모 또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처럼 대규모 예비군 동원을 통

한 양적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짐을 의미하며, 국가동원체계의 근간을 다시 설계해

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으며, 특히 군사력의 양적 우

위에 기반한 대북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AI), 무인･로봇 전투체계, 사이버 전력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병력 수의 열세를 극복하는 ‘기술집약형 군대(Technology-Intensive 

Military)’로의 전환이다. 이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anned-Unmanned Teaming, 

MUM-T)를 통해 감시･정찰･타격 능력을 극대화하고, 지휘통제(C4I) 시스템으로 전장

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수의 정예화된 병력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 국방의 청사

진이다(국방부, 2022).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요구한다는 재정적 문제에 봉착한다.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획득, 그리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는 천문학

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

출의 폭발적 증가 압력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제1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생

산연령인구 감소는 국가의 총 조세 수입 기반을 약화시킨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두고 

국방에 대한 투자(총, Guns)와 복지 지출(버터, Butter)이 첨예하게 경쟁하는 소위 ‘총

과 버터(Guns and Butter)’ 딜레마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 소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가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의 지속가능성

을 저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술집약형 군대로의 전환은 단순히 값비싼 장비를 구매하는 것만으로 완성

되지 않는다. 미래 국방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 인력의 양성

이 필수적이다. 이는 질적으로 우수한 간부와 병사 인력 풀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을 의미하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병력의 질적 저하 문제와 상충한다. 즉, 군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갈수록 고도화되지만, 인구 절벽으로 인해 실제 공급되는 인력의 양과 

질은 저하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안보의 위기는 병력 공급이라는 물

리적 붕괴에서 시작하여, 군의 인적 구조, 전략 개념, 재정 능력, 그리고 기술적 역량 

등 국방 인프라 전체를 뒤흔드는 총체적인 난제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는 안보 패러다

임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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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의 위기: 세대 간 계약의 종말

인구위기가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복지 인프라의 붕괴다. 특히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등 보편적 사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그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 

복지국가 시스템은 ‘현역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조세로 은퇴 및 취약 세대를 부양한

다’는 암묵적인 ‘세대 간 계약(Intergenerational Contract)’에 기초하고 있다

(Komp & Van Tilburg, 2010). 이는 세대 간의 상호 부조와 사회적 연대라는 규범적 

합의에 기반한 공동체의 약속이다(성경륭, 2015). 그러나 제1절에서 확인된 노년부양

비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이 계약이 이행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명백히 보

여준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24년 27.4명에서 2072년에는 104.2명으로 폭

증할 전망이다. 이는 연금제도 내에서 불과 50년 만에 기여자와 수혜자 간 비율이 

3.5:1에서 1:1 이하로 역전됨을 의미한다.

그림 2-22  대한민국 노년부양비 추이: 1960-2072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현재 대한민국 복지체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고도성장기에 설계되어 인구와 

사회의 지속적인 양적 팽창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이 한 세기

에 걸쳐 점진적으로 복지제도를 성숙시켜 나갈 시간을 가졌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제도가 충분히 성숙하기도 전에 전례 없는 인구위기의 충격을 맞이했다. 그 결과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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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제도가 현재의 인구구조와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면서도 경로를 수정하기 매우 

어려운 ‘경로의존성의 덫(Trap of Path Dependency)’에 빠지게 되었다. 인구구조의 

붕괴는 복지 재정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현재 노인 세대에게 지급되는 급여마

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는 그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재정 파산 위기에 직면

해 있다. 이는 대한민국 복지 체제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5. 나 홀로 시대, 돌봄의 공백

한국은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고령화와 가족 형태의 변동이 맞물리며 돌봄 

및 복지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는 가족중심 사회에서 개인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핵심 지표이다. 통계청 자

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체 가구의 35.5%인 약 783만 가구가 1인가구이며,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51.5%를 차지해 절반을 넘어섰다. 2052년에는 이 비율이 

77.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령사회 진입, 생활방식의 개인화, 가족해

체, 비혼과 이혼 증가 등 다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2022년 1인가구 중 30대 이하가 36.6%(약 271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청년층 중심의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2052년에는 

70대 이상이 42.2%(약 406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는 1인가구의 주축이 청년층에서 고령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노인층

을 위한 주거, 복지, 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23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 2022-2052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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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1인가구 연령별 규모: 2022-2052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 p.5

그림 2-25  1인가구 연령별 구성비: 2022-2052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 p.5

중고령 1인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 통계적 변화를 넘어 사회적･의료적･심리적 

취약성을 수반한다. 보호자 부재로 인해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고, 치료 동

의나 수술 결정, 입원 절차 등 필수 의료 과정에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아가 가족과의 단절에 따른 정서적 고립, 우울증, 자살, 고독사 등의 문제도 심각해지

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가 혼인과 혈연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비혈연･비혼인 

관계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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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축소사회의 개념과 의의

1. 축소사회 담론의 등장

앞선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가 노동, 산업, 안보, 복지 등 사회의 

핵심 인프라에 어떠한 충격을 주는지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기존의 정책 패

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는 위기 현상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넘어, 인구 감소를 새로운 사회의 보편적 조건으로 인정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완전히 다른 사회를 구상해야 하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하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핵심 개념이자 미래 비전으로서 ‘축소

사회(Shrinking Society)’ 담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축소사회 담론은 인구 

감소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부정적 현상으로만 간주하는 ‘양적 팽창 패러다임’의 관성

에서 벗어나, 이를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인식론적 전환을 제

안한다. 이를 통해 ‘더 적은 인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질적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

할 수 있다. 본 장은 축소사회 담론의 개념과 의의를 확인하고, 주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적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축소사회 담론은 근대 이후 사회를 지배해 온 ‘성장주의’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비판에서 출발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논의되고 이행되기 시작한 

복지국가 체제는 현대 사회의 인구 증가와 양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 

하에 구축되었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1990)가 ‘현대성(Modernity)’

의 핵심 특징 중 하나로 꼽은 ‘미래에 대한 통제와 기획’이라는 믿음은 양적 성장에 대

한 맹목적 믿음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도시계획은 끊임없이 팽창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교외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도로 및 건축물 등의 사회 인프라는 증가할 미래 수요

에 맞춰 대규모로 건설되었으며, 복지국가는 지속적인 인구･경제 성장을 가정하여 미

래 확보될 세수를 기반으로 급여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즉, 양적 성장

은 사회 시스템의 모든 영역을 조직하고 정당화하는 핵심 원리이자 규범으로 작동했

다. 대한민국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하면 된다’라는 성장 신화를 내재화하며 이러한 

경로를 따라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뒤이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지속되었던 양적 팽창에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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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가져왔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오래된 공업도시들에서는 자동화와 아웃소싱으로 

전통 산업이 붕괴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인구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났

다. 처음에는 이러한 현상을 일시적 침체로 간주하고, 도심 재개발이나 기업 유치를 통

해 과거의 성장을 회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도시 정책은 여

전히 성장 패러다임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침체는 극복될 수 있는 찰나의 현상으로 인

식되었다.

사회적 축소 개념이 학문적･정책적 담론으로 진지하게 다뤄진 것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비롯한다. 구 동독 지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서독으로의 대규모 인구 유출이 겹치면서, 불과 10여 년 만에 인구

의 15% 이상이 감소하는 급격한 사회 해체를 경험했다. 라이프치히(Leipzig), 할레

(Halle)와 같은 구 동독 지역의 산업도시들은 빈집과 폐공장이 흉물처럼 방치되는 전

례 없는 ‘도시 축소(Urban Shrinkage)’ 현상을 겪었다. 그 이후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

상이 더 이상 일시적인 쇠퇴가 아니라, 탈산업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인구학적 변화가 

결합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추세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발전은 더 이상 성

장을 수반하지 않으며, 인구 감소는 도시계획의 상수로 인식해야 하며 양적 팽창이 아

닌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를 목표로 한 ‘새로운 도시 특성(New Urbanity)’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주장하였다(Häußermann & Siebel, 1988).

이후 축소 담론은 도시 단위를 넘어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이

는 21세기에 접어들며 인구 감소와 양적 팽창의 중단이 일부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것

이 아닌, 국가 단위로 발생하는 현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

고령사회와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은 이 담론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일본의 학자

들은 일본 사회가 정부･산업계 주도 하에 경제적 풍요만을 좇던 중앙집권 기반의 ‘확

대･성장의 시대’에서 벗어나 공동체, 환경, 삶의 질을 중시하는 탈중앙적 ‘축소･성숙의 

시대’로의 디자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Hiroi, 2023).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이제는 전체적 양적 팽창이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분배와 관

심이 중요한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동체, 인생 전반에 걸친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Hiroi, 2023).

2. 축소사회 개념의 이해

Allan Mallach(2024)는 저서 「축소되는 세계(Smaller Cities in a Shrinking 

World)」를 통해 인구감소를 경험한 사회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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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며, 다가올 미래를 축소되는 인구, 축소되는 도시, 축소되는 경제적 파이로 설명

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를 야기하지만 이로 

인한 부담이 사회구성원들에 균등하게 나눠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축소사회는 전

체적인 경제규모의 감소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화되는 불평등과 불균형이라는 이

중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축소되는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축소사회 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축소(Shrinkage)와 쇠퇴

(Decline)의 명확한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축소는 인구 감소, 경제 위축 등 부정적 함

의를 가진 쇠퇴와 동일시된다. 실제로 축소 현상은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학문

적 개념으로서의 축소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개념에 해당하며, 쇠퇴

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축소는 쇠퇴 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분석적 개념이자, 

동시에 쇠퇴에 대해 의도와 계획 아래 대응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더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쇠퇴는 계획되지 않고 악화되는 부정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반

면에, 축소는 인구 및 경제 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사회의 시스템

을 의도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구분한다(Audirac et al., 2010). 즉, 쇠

퇴가 비의도적이고 통제 불능의 상태를 나타낸다면, 축소는 의도적이고 통제 가능한 상

태로의 전환까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9)’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Wiechmann, 2008). 이는 인구 감소 시대에서, 양적 성장을 전제로 구축하여 발생한 

시스템적 비효율을 재편하는 일련의 시도를 의미한다. 비대해진 도시 구조와 사회 시

스템을 감소된 인구에 맞춰 규모를 수정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

편하는 것이다. 스마트 축소가 추구하는 바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양적 성장주의와의 단절이다. 더 이상 과거의 인구 규모와 양적 성장을 회복하겠

다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현재의 감소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Pallagst et al., 2009). 다음

으로, 자원의 집중 투자이다. 기존에는 지역적 관점에서는 균형 발전, 혹은 경제적 관

점에서는 전반적인 성장을 정책 목표로 두었다. 그러나 스마트 축소 관점에서 정책 목

표는 한정된 재정 자원을 분산시키는 대신,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역을 거점화하

여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자원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

한다.

이러한 스마트 축소의 개념은 현대 사회, 즉 축소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울리

9) 주로 도시라는 한정된 환경에 적용되는 개념이나, 축소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소사회에도 적용하고자 한 서

술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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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벡(Ulrich Beck, 1992)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Risk Society)」를 통해 근대 이래 

사회의 성장과 발전이 기존에는 ‘부(wealth)’만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그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risk)’이 생산되고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었다고 주장

한다. 이렇게 근대화가 낳은 위험들은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성장과 발전으로 해소되

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의 발전 과정 자체에 대한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를 통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위험의 해소를 위해 또 다른 외

부적 요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발생시킨 과정 자체에 대해 분석하고 수용

하면서 현 상황에 대한 성찰적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Beck, 1992).

이를 축소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양적 팽창 패러다임은 사실 그 이면에 

양적 팽창의 중단 시 대안이 없는 불확실성을 수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구의 지속 

성장을 전제로 구축된 사회 전반의 인프라들은, 현재 인구위기를 대면하자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인프라의 위기를 인구 수 회복으로 극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신에 축소사회에 기반을 두고 사회를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양적 팽창 패러

다임에서 질적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사회 전반의 위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양적 성장 모델에 대한 성찰과 그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한정된 자원 

내에서 질적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자는 것이 축소사회 담론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축소사회 개념의 의의

축소사회 담론은 인구위기 대응에 있어서,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

의가 있다. 불가피한 변화 앞에서 양적 팽창의 회복에 집착하는 대신,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다른 미래를 설계하기가 요구된다. 즉, 축소사회 담론의 의의는 기

존의 사회체계 원리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더 나

아가, 축소사회 담론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의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정

책 방향성의 전환, 국가 발전 목표의 재설정, 그리고 지역적 측면에서 압축(Compact)

과 연결(Network)을 이용하는 발전전략이다.

 첫째, 축소사회 담론은 정책의 방향을 인구위기의 ‘완화(Mitigation)’에서 ‘적응

(Adaptation)’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게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은 완

화, 즉 출산율 제고를 통해 인구 감소라는 원인 자체를 막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제2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러한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인구 감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현실이 되었다. 인구 감소를 상수로 받아들이고, 축소된 

사회 규모와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사회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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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이는 ‘인구위기 대응’이라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

세에서, ‘축소사회 설계’라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며,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수립해야 함을 뜻한다.

둘째, 축소사회 담론은 국가 발전의 목표와 기준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재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양적 성장 패러다임 하에서 국가의 성공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모든 것이 양적인 지표로 측정･평가되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시대에 이러한 

지표들의 의미는 불분명하게 된다. 양적 규모의 축소에 따라 역성장이 당연시될 가능

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축소사회 담론은 이제 양적 지표를 넘어, 국민의 행복도, 사

회적 신뢰 수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질적 지표(Qualitative Indicator)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인구가 줄어든 지역에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인구 수를 유지

하려는 정책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공동체적 유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높은 가치를 갖

게 됨을 의미한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좋게’가 새로운 시대의 성공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점에 축소사회 담론이 제공하는 두 번째 

의의가 있다.

셋째, 축소사회 담론은 새로운 국토개발 전략, 즉 압축과 연결을 고려하게 만든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토 정책은 모든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균형발전’을 지

향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극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이러한 목표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 축소사회 담론은 모든 지

역을 똑같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폐기하고, 각 지역의 중심이 되는 거점 도시를 선정

하여 주거･상업･복지･행정 기능을 압축하고, 주변의 인구 희박 지역을 모두 거점 도시

에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만든다. 거점 도시 이외의 비워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

업･생태･에너지･관광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지방마다 거점 도시

를 둠으로써, 수도권 이외 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국토 공간을 개

발한다는 고속 성장 시대의 집착을 버리고, 국토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

로 재편하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축소사회 담론은 대한민국 사회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분

석틀을 제공한다. 위기의 본질을 재정의하고(완화→적응), 성공의 기준을 재설정하며

(양→질), 구체적인 실천 방안(지역적 압축과 연결)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현실 속에

서 새로운 사회 설계로 우리를 이끈다. 축소사회 담론의 진정한 의의는, 우리에게 닥쳐

온 위기가 단순히 ‘잃어버린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의 근본 가치와 목표

를 성찰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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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준다는 데 있다.

4. 관련 해외 사례 검토

여기에서는 축소사회 개념을 정책에 적용한 해외 사례를 고찰한다. 독일, 미국, 일본

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는 통일 이후 급격

한 인구 유출에 대응하여 계획된 축소와 도시재자연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도시 차원

의 사례다. 미국 디트로이트(Detroit)는 극심한 산업 쇠퇴 속에서 도시 규모 축소를 모

색하고 지역 공동체 기반의 대응을 전개한 사례를 보여준다.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

서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국가적 사례이다. 이들 사

례는 축소사회를 맞이한 배경과 공간적 범위가 다르지만 양적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이는 대한민국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한다.

가.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 시의 사례

독일의 라이프치히 시는 축소사회 담론이 정책적 논의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라이프치

히 시는 통일 독일의 경제 통합 과정에서 기존 산업 기반이 급격히 붕괴하며 대규모 실

업과 인구 유출을 겪었다. 도시의 인구는 통일 이후(1990년) 약 10만 명이 감소하였으

며, 인구밀도 또한 급감하였으며, 도시 전역에 약 6만 채에 달하는 빈집이 발생하였다 

(Couch et al., 2005).

이러한 위기 속에서 라이프치히 시는 인구 회복 대신, 인구 감소를 바탕으로 도시 구

조를 감소된 인구에 맞추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동부 도시 재

구조화(Stadtumbau Ost)’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전환적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첫째, 역사적 가치가 높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핵심 도심 지역

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의 매력을 유지하고, 둘째, 인구 밀도가 낮고 노후화가 심

각한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다른 용도의 토지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Bontje, 2004). 

철거 이후 공간의 용도 변경 또한 라이프치히 사례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다. 시

는 철거된 부지를 방치하거나 재개발하는 대신, 이를 적극적으로 녹지로 전환하였다 

(Couch et al., 2005). 예를 들어, 철거된 아파트 부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텃밭이나 임시 공원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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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과잉 공급된 주택 재고를 줄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 둘째,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공기 질 제고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였다. 셋째,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

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Haase et al., 2014).

라이프치히 시의 사례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축소가 쇠퇴와 동의어가 아님을 드

러내는 사례이다. 일관된 의도와 계획을 바탕으로, 축소는 오히려 도시의 지속가능성

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치히 시는 녹지 확대, 핵심 도시 지역의 관리를 바

탕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인구가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Bontje, 

2004). 이러한 라이프치히 시의 사례는 축소사회 담론의 정책적 적용이 단순한 적응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라 평가할 수 

있다.

나. 미국 디트로이트(Detroit) 시의 사례

미국의 2차 산업 중심 지역인 ‘러스트 벨트’를 대표하는 도시 디트로이트의 사례 또

한 참고할 만 하다. 디트로이트 시는 축소에 대해 독일처럼 계획적으로 관리하지도 않

았으며, 일본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다. 디트로이트 시의 축소는 자동차 산

업의 붕괴라는 극심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시장 실패로 인한 

쇠퇴 과정이었다. 1950년 185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2020년 약 64만 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도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빈집과 공터로 변해버렸다.

이러한 극심한 위기 속에서 디트로이트가 모색한 생존 전략은 ‘적정 규모화(Right-sizing)’

로 요약된다. 이는 도시가 더 이상 과거의 규모를 회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줄어든 인구와 재정 능력에 맞게 도시의 기능을 ‘적정한 규모’로 재조정하는 시도였다 

(Mallach, 2012). 2011년, 디트로이트 시 정부는 경찰, 소방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를 더 이상 도시 전역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가 밀집되고 재

정이 안정적인 일부 지역에만 서비스를 집중하고 인구 밀도가 극도로 낮은 지역은 사

실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원 배분에서 소외되는 지역 주민

들의 거센 반발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Hollander et al., 2009).

디트로이트 시 정부의 정책은 실패하였으나, 지역 공동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

되었다. 시 정부가 폐허가 된 땅을 관리할 능력을 상실하자, 지역 주민들과 지역 기반 

비영리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버려진 공터를 도심 농장과 커뮤니티 가든으로 가꾸기 시

작했다. 이는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공동체의 구심점을 

형성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Safransky, 2014). 즉, 

도심 재개발 등 양적 개선 대신에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회

복하려는 시도가 자생한 사례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추후 시 정부 주도 하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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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녹색 인프라 부지 전환’ 등 성공적 정책 모델로 안착하였다(Schilling & Logan, 

2008). 즉,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개선이라는 점

을 어느 정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디트로이트의 경험은 축소사회로의 전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갈등적인 과정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주도면밀한 계획 없이 시장 논리에 맡겨진 축소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공공 서비스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력이 미치

지 못하는 공백 속에서 공동체 스스로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아래로부터의 혁신

과 회복탄력성의 가능성 또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축소사회를 거치면서도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시사한다.

다. 일본의 사례

일본은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며 국가 전체

가 인구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대

응 방식은 급격한 경제 붕괴에 대한 사후적 대응 성격이 강했던 독일과는 다르다. 오히

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미래에 대비하여 사회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재설계하려

는 사전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지점에서 축소사회 담론의 정책적 실현을 가

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일본이다. 또한 같은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참고하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응

하는 정책 논의 또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일본의 정책은 특정 도시의 물리적 재편을 

넘어, 저성장과 초고령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 속에서 국가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일본은노동력 감소에 대응

하는 산업구조의 질적 전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맞서는 국토 전략의 재설계, 그

리고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맞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전환을 

시행 중이다.

첫째, 일본은 노동력의 양적 축소를 기술 발전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극복하려

는 산업구조 재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Society 5.0’ 비전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는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현장에 로봇과 자동화 기술을 도

입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시도이다(Government of Japan, Cabinet Office, 

2015). 동시에, 일본은 인구구조의 변화 자체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즉, 급

증하는 고령층을 단순한 부양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의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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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기능성 식품, 고령자 친화 주택, 노인 맞춤형 금

융 및 여가 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노동

집약적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축소사회에 최적화된 기술･지식 기반의 서비스 

경제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둘째, 일본 정부는 극심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인

구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인구의 절대 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

서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새로운 접근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관계인구’ 

개념의 도입이다. 관계인구는 지역의 주민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

거나 다양한 방식(고향 납세, 원격 근무, 주말 방문 등)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지역 

생활의 새로운 주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개념이다. 관계인구 개념의 적극적 도입은 

수도권 외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단순히 지역 정책을 정주인구 기반

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김윤경 & 전지영, 2025). 

또한, 정부는 ‘작은 거점’ 형성을 지원하며 모든 지역을 살리려는 시도 대신, 각 지역의 

중심이 되는 작은 거점에 행정, 복지, 상업 기능을 집약시키고 주변 소멸위기 마을을 

모두 작은 거점에 연결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이근우, 2019). 이는 한정된 자원으

로 필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축소사회 시대의 국토 전략이라 할 수 있다

(Aveline-Dubach, 2014).

셋째, 일본은 사회보장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단행 중에 있다. 일

본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보장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와 돌봄비용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병원･시설 중심의 의료･돌봄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고령자의 거주 지역에서 주거, 의료, 예방, 생활 지원 서비

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한다(임정미, 2018). 대규모 병원이나 요양시설

을 새로 짓고 일괄적으로 고령자들을 몰아넣는 방식 대신, 지역의 기존 자원(동네 의

원, 주민센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를 통해 고령자들의 상태를 예방적으

로 확인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

는 것을 넘어,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축소사회에서의 복지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더 오래 일하고, 

지역사회에서 서로를 돌보는’ 구조로 재편하고 있다(OECD, 2021).

결론적으로, 일본의 사례는 축소사회 담론 기반의 정책적 전환이 국토 공간,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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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산업 구조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회 시스템 재설계임을 보여준다. 

인구감소 시대에서 지방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효율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 그리고 노동력 부족을 기술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

출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책들은 모두 축소사회 담론의 핵심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인

구위기에 맞서 사회 전체가 새로운 적응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

책적 사례는 대한민국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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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축소사회 개념 기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 국가 발전 목표의 재설정

제1절에서는 축소사회의 개념과 그 의의를 확인함으로써 인구위기는 단순히 인구 정

책의 실패가 아니라, 지난 시대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 운영 패러다임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축소사회 담론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정책을 수정하거

나 보완하는 차원의 과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목표, 자원 배분의 원리, 그리고 사회 

통합의 방식 등 국가 운영의 근본 철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환해야 하는 패러

다임의 대전환(Paradigm Shift)을 의미한다. 과거 압축성장기에 형성된 ‘양적 팽창’이

라는 강력한 신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배태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인구위기

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인식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축

소사회라는 새로운 인식론적 기반을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성찰

하고, 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를 역설하고자 한다. 이는 국

가 발전 목표의 재설정, 경제 및 노동 정책의 재편,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그리고 

국가 거버넌스의 혁신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 즉 ‘좋은 사회’

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데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압축성장 모델은 양적 

성장주의(Quantitative Developmentalism)에 기반한다. 국가의 성공은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수출 1,000억 달러 달성, 인구 5천만 명 돌파, 아파트 200만 호 건설 

등 측정 가능한 양적 지표의 극대화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목표는 지금까지 강력한 사

회적 동의를 얻었으며, 국가 운영의 모든 세부 정책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개발주의 국가 모델은 앨리스 암스덴(Alice Amsden, 1989) 등이 

분석했듯이, 특정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축소사회는 이러한 양적 성장 목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

히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 감소로 인해 

내수 시장은 구조적으로 위축되고 노동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높은 

GDP 성장률을 목표로 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에 대한 

집착이 초래한 수많은 부작용들, 즉 극심한 수도권 집중, 치열한 입시 및 취업 경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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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근로 문화, 공동체 붕괴 등이 바로 제2장에서 분석한 인구위기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축소사회 담론의 적용은 국가 발전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요구

한다. 이는 GDP와 같은 양적 지표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사

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질적 지표를 국가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의 예산 배분, 정책 평가, 성과 관리 시스템 전체의 기준을 질적 지

표로 바꾸는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센(Amartya Sen, 1999)이 

제시한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에 기반하여, 국민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

게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건강하게 살 권리, 교육받을 기회, 사회적 

관계를 맺을 자유 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가 정책 성공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잭슨(Tim Jackson, 2009)이 「성장 없는 번영(Prosperity Without Growth)」

을 통해 강조했듯이, 자원 고갈을 동반하는 성장이 아닌, 생태적 한계 내에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1인당 녹지 면적과 평균 수

면 시간과 같은 질적 지표를 개선하는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축소사회가 지향해야 할 질적 전환의 모습이다.

2. 경제 및 노동 정책의 재편

국가 발전 목표가 질적 전환을 이룬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및 노동 정책 또한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기존 산업 정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자본

과 인력을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노동 정

책 역시 증가하는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흡수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

로 삼았다. 그러나 생산연령인구의 급감과 내수시장의 위축은 이러한 전통적인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구위기 이후의 경제 정책은 ‘규모의 경제’에서 ‘가치의 경제’로 그 무게중

심을 이동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 한정

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함을 의미한

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 자체를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하다. 급증하는 고령층을 단순한 부양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수요로 인식하고, 헬스케

어, 자산관리, 맞춤형 주거, 여가 및 평생학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국가의 새

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노동력 부족이라는 위기를 산업 전반의 디지

털 전환과 자동화를 가속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단순한 R&D 지원을 넘

어, 스마트 공장, 로봇 기술, AI 기반 서비스 등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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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 정책 역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적 목표에서 벗어나, 모든 노동의 질

적 향상’과 ‘생애 전반의 직업 능력 개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

에서는 개개인의 인적 자본 가치가 이전보다 큰 폭으로 커진다. 따라서 비정규직, 플랫

폼 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

립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청년기 한 번의 교육으

로 평생의 직업이 결정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및 직업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모든 잠재 노동력이 변

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OECD 등 국제기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를 인적 자본의 질적 고도화로 극

복하려는 축소 시대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다.

3.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제2장에서 분석했듯이, 축소사회는 ‘세대 간 계약’이라는 원리에 기초한 기존의 사회

보장제도를 붕괴시킨다. 따라서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핵심 과제

는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재구조화에 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미세조정을 넘어,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과 복지국가의 역

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체를 새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은 인구 피라미드가 안정적이라는 전제하에, 주로 노년기의 소

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세대 간 부양(Intergenerational Support)’ 모델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현 시대의 복지국가는 불안정한 노동시장, 가족구조의 다변화, 장기화된 

교육 기간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새

로운 복지 패러다임은 ‘생애주기 전반의 소득 보장과 사회 투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Hemerijck, 2018). 인구위기 이후의 복지국가의 역할은 시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아

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개인이 사회적 변화에 적

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전환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함의한다. 첫째, 국민연금 개혁

은 단순히 기금 소진을 늦추는 것을 넘어,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

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

금 등을 활성화하여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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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건강보험은 고비용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그

리고 지역 공동체 기반의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재정투입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 사례에서 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같은 모델을 한국적 맥락에 맞게 도입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아동수당의 보편적 확대, 양질의 공보육 시설 확충,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통해 아동과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모든 세대가 자신의 생애주기 

안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4. 국가 거버넌스의 혁신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된 모든 패러다임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

가를 운영하는 방식, 즉 거버넌스(Governance)의 근본적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

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정

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앙집권적 하향식(Centralized Top-down)’ 거버넌스 

모델이었다. 지방정책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관보다는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 예산을 배

분받아 추진되는 중앙 통제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축소사회 담론은 이러한 획일적인 중앙 통제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

다고 주장한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이 겪는 인구 문제의 양상과 원인은 판

이하게 다르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와는 다른 기관구성이 필요할 수 있

다. 혹은 지역은 넓으나 인구는 적어진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구역통합 및 기능조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나

의 정답을 제시하고 전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 낭비와 정책 실

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축소사회 진입 후의 거버넌스는 ‘분권형(Decentralized)’ 모델로 전환되어

야 한다. 이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 공동체에 대폭 이양하여, 

각 지역이 자신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관구성(집행부와 지방의

회)의 형태 변경을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통제와 개입에서, 지역이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체제 

개편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를 조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플랫폼 정

부(Platform Government)’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정우성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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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회적 갈등(인프라 통폐합, 양적 팽창의 

종료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

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

스가 필수적이다. 결국, 축소사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정책의 내용을 바꾸

는 것을 넘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방식 자체를 더욱 민주적인 형태로 혁신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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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축소사회 대응 미래 정책 방향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근본적 원인이 양적 팽창 패러다임의 구조적 한계에 있음을 밝혔다. 제1장에서는 역대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어떻게 총인구 감소와 인

구구조의 왜곡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했다. 이는 더 이상 ‘감소’나 ‘축소’라는 가치중

립적 용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기’ 상황

(즉, 인구위기)임을 확인했다.

제2장에서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붕괴가 노동, 산업, 안보, 복지 등 사회의 핵심 인프

라 전반에 걸쳐 어떻게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노동시장은 공급 

절벽과 구조적 불일치의 이중고에 직면하였다. 산업은 내수시장 위축과 혁신 동력 약

화라는 동시적 위협에 노출되었다. 징병제에 기반한 안보 체계는 그 물리적 기반을 상

실하고 있다. 세대 간 계약에 기초한 복지 제도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속가능성

이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모든 위기들은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이 영원히 지

속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

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 대한 새로운 분석 틀이자 대안적 비전으로서, 제3장에서는 축

소사회 담론을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축소사회 담론은 인구 감소를 극복해야 할 실패

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보편적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며,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대한민국의 인

구위기는 출산율이라는 특정 변수를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

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양적 성장이라는 신화’를 극복해야만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 상황이다. 따라서 위기의 진정한 극복은 인구를 다시 늘려 과거의 성장 

궤도로 복귀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장의 신화와 결별하고 ‘더 적은 인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사회 전체가 함께 구상하고 합의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가 발

전의 목표를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한다. 양적인 지표에 종속되었던 과거에서 벗어

나,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사회적 신뢰, 그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국가 운

영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예산 배

분의 우선순위, 정책의 성과평가 기준 등 국가 시스템 전반 또한 질적 기준에 기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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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계하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 경제, 사회, 국토 등 국가정책의 기본 원리를 ‘팽창’에서 ‘관리’로 전환해야 한

다. 산업 정책은 규모의 확장에서 부가가치 제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동 정책은 

일자리 수의 확대에서 노동의 질 향상과 생애 전반의 역량 강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

회보장제도는 세대 간 부양 모델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애주기 전반의 위험에 대응하

는 사회 투자 모델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 정책 역시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이

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폐기하고, ‘거점도시 지정’ 등을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전환은 중앙집권적 거버넌스에서 분권적 거버넌스로의 혁

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축소사회에서는 획일적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지역과 

공동체, 더 나아가 개인이 자신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스스로 모색하고 실험할 수 있도

록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통제자가 아닌 조정자이자 지원

자로서, 민주적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 성장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 

‘축소’는 여전히 패배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지기 쉬울 가능성이 크며(우치다 다쓰루 외, 

2019), 인프라의 재편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사회적 갈등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위기를 그대로 성장의 논리로 대응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

지 않다.

인구위기는 분명 대한민국에 닥친 거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양적 성장

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문제들, 즉 과도한 경쟁, 극심한 불평등, 공동체의 해체, 

그리고 환경 파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하고 지속가능한 공동

체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축소사회 담

론이, ‘양적 성장이라는 신화’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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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회 공동연구 보고서 구성

인구위기 대응으로서의 축소사회 전환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또한 축소사회 전환은 범국가적 재정 및 정책 지원을 수반한다. 이러한 사유로, 인

구위기 대응 및 축소사회 전환은 국회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과 법률에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핵심기구이다. 또한 국회는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적 목표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며,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통해 재정 자원을 적시에 배

분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재정 통제 및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회의 기능

과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소속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국

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은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주제로 각 분야별 심층 분

석을 담은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인 본 보고서는 총론의 성격

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축소사회의 개념과 의의를 고

찰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

한다.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한다. 보고서는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 수요, 구조 측면에서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2070년까지의 장기 노동수요를 전망하여 정책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

공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의 산업별 생산성 추세 파악과 일반균형모형(CGE)을 활

용한 중장기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학력 노동

수요는 2040년대 초반까지 증가한 후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저학력 

노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노동공급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

기 위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고령층,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 참여 확

대, 평생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 방안’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이 세수 기반 약화와 행정 비용 증가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

면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한 광역자치단체 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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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역 통합 및 권역별 광역연합 형성, 과소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및 기능조

정, 읍･면･동 개편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 지방재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지속가능

한 지방세 세목을 발굴, 지방세 세입 기반으로 활용하거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가중치 추가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집행 등

을 방안으로 제시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한 ‘1인가구 증가 대응 전략’ 연구 보고서는 가구의 형태 변

화, 즉 1인가구의 급증에 주목한다. 이 보고서는 1인가구의 비중이 2015년 27.2%에

서 2024년 36.1%로 가파르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한 후, 향후 1인가구의 고령화가 급

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존 3-4인가구 기준의 정책 설계 대신 1인

가구의 급증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가구형태별 세분화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

한다. 이 보고서는 1인가구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고, 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

요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임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도서관은 ‘글로벌 인구변화와 인구이동’을 주제로 한 팩트북(Fact 

Book)을 발간한다. 이 팩트북은 주요 국가의 인구변화와 인구이동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국제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국제이동 통계를 비롯

해 한국과 주요국의 이민정책 및 관련 법령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세계 인구변

화와 인구이동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주제로 수행된 본 보고서 시리즈는 국회미래연구원, 국

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협동연구의 결과물이

다. 이는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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